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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탄소중립은 오늘날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각국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글로벌 경제

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배출한 탄소를 다양한 저

감원을 통해 상쇄시켜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도의 상승을 

막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인류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

는 인식의 합의가 있다.1)

에너지전환과 함께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의 조합

이 필요하다. 우선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의 핵심은 화석

연료 소비의 지속적 감소와 이를 보완하는 청정에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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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청정에

너지원의 확보와 함께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구조로의 전

환이 필요하다.1)

우리나라는 주요 에너지인 전기, 석유, 가스의 인프라 

보급률이 매우 높기에2) 소비자들이 이들 중 하나의 에너

지원을 선택할 때는 경제적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다.3) 특
히, 에너지의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에너지가

격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임에 따라 에너지소

비를 감축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신호기능이 미미한 실

정이다. 
우리나라의 일부 에너지가격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탄

소중립을 위한 정책적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에너지가

격은 시장가격에 에너지소비로 인한 외부효과(externality)
를 반영한 교정세를 부과하여 설정한다. 특히, 스웨덴, 덴
마크 등 유럽의 선진국들은 1990년대 초부터 화석연료 소

비로 인한 탄소배출을 내부화하기 위해 탄소세(carbon 
taxation)를 부과하기 시작하여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일찍부터 준비하였다. 여기에 2010년대 들어서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정부의 탄소중립 투자를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이 상당히 많은 국가임에

도 아직까지 에너지가격에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지방세인 자동차 

주행세가 부과되며, 등유, 중유, LPG, 발전용 유연탄 및 

LNG에 대해서는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들 중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해서만 최근 탄소중립

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되었을 뿐, 나머지 에

너지원의 세율에는 약 20년간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주로 교통인프라 정비와 확장

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이므로, 재원의 

73%가 교통 분야에 쓰인다. 개별소비세도 그 시작은 사치

세였다. 따라서 이후로도 환경적 측면이 고려된 세제개편

의 움직임은 장기간 미미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와 탄소저감 문제가 본

격적으로 대두되면서 2015년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

어 탄소가격제도가 도입되었다. 여기에 유럽과 미국이 탄

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탄소세 부과에 대한 논의

는 최근 상당히 활발하다. 그러나 탄소세는 교정세이면서 

동시에 에너지소비에 과세하는 소비세라는 성격이 중요

하다. 에너지는 거의 모든 산업과 가계의 필수재임에 따

라 에너지가격의 인상이 가계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 상당하다. 에너지가격의 인상은 산업의 비용을 상승시

켜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의 생산비용 상승은 생산

자물가를 인상 시킨다. 생산자물가의 인상은 곧 소비자물

가로 이어져 가계 지출을 감소시킨다. 산업의 생산 위축

과 가계의 소비 위축은 곧 GDP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탄소세를 과세하더라도 경제의 위축을 부분

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은 타 조세와의 정책조합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일찍이 환경친화적 세

제개편을 추진한 유럽의 경우 탄소세로 인해 발생한 조세

수입을 법인세 완화 등으로 재활용(recycling)하여 세수중

립적 정책조합을 시도함에 따라 이중배당가설(double 
dividend hypothesis)을 목표로 하였다. 

탄소세와 완화적 조세정책의 조합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CGE (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단기 효과에 집중하고 있다(Cho and 
Kim, 2013; Kim, 2012b; Kim and Lee, 2016). CGE 모형

은 이론적 정합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모형의 규모가 

제한적이며, 모수의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CGE와 성격이 다른 모

형을 활용한 분석으로 실증결과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거시계량 연립방정식 모형은 CGE 모형의 보완적 역할

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위 모형은 경

제의 각 부문을 행태식으로 구축하여 회귀모형으로 추정

하고, 다수의 행태식을 연결하여 수학적 기법으로 해를 찾

는 방법론이다. 위 모형은 이론의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설명력이 높고, 대규모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

킬 수 있으며, 다양한 외생변수의 정책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연립방정식 모형은 과거에는 주

1)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않고서는 지구 온도의 상승을 막을 수 없으며,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온실가
스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2) 우리나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7위(2021년)로 석유의 경우 세계 4위(2023년), 전기는 14위(2021년) 수준이다.
3)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낮고, 난방용 전열기기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에만 발생하던 연간 최대전력이 겨울철에도 발생하는 것

이 주요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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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통적인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분석에서 활용되었

다(Cho et al., 2010; Park and Oh, 2017; Park et al., 2020).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들이 부각 되면서 연립방정식 모형

은 에너지와 환경분야의 분석으로도 활용도가 확장되었다

(Ahn, 2011; Boo and Choi, 2002; Boo et al., 2003; Jo et 
al., 2019; Kim, 2021). 그러나 아직까지 연립방정식 모형

을 활용하여 탄소세와 완화적 조세정책의 효과를 동시에 

분석한 선행연구는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와 비교한 본 연구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계량 연립방정식 모형을 구축하여 탄소세의 부

과와 법인세율 변화의 정책조합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CGE 등에서 이 같은 조합을 분석한 사례는 있으나 연립

방정식 모형에서 이를 분석한 사례는 저자들이 알기로 본 

연구가 처음이다. 연립방정식 모형과 CGE 모형은 구동되

는 원리가 상이하고, 상호 보완적임에 따라 연립방정식 

모형에서도 이 같은 정책조합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시

도라고 생각한다.
둘째, 탄소세와 법인세율 인하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

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정책변화의 단기적 영향

을 분석하였고, 특히 연립방정식 모형으로 장기 분석의 

사례는 찾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탄소세 도입과 같은 세

제 개편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조세정책의 파급

효과는 단기보다는 장기 분석이 필요하다. 

2. 탄소세와 재정정책 조합에 대한 논의

탄소세의 도입은 에너지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상승하여 경제를 위축시킨다는 것

이 선행연구의 중론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경제

가 위축되더라도 탄소세로 인한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

고 있다(Cho and Kim, 2013; Kim, 2012b; Kim and Lee, 
2016; Lee and Kim, 2020; Lee et al., 2019). 이는 단기적

으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4). 즉, 에너지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고 비탄력적이라는 것이다(Kim, 2018; 
Kim and Heo, 2013; Shin and Jo, 2016; Shin et al., 
2015). 

탄소세는 환경세이므로 탄소세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 학계와 정책 생태계에

서 논의되고 있는 세수 재활용 방안으로는 타 조세의 부담 

완화로 이를 이중배당가설(double dividend hypothesis)라 

한다. 이 중 특히 법인세의 감면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에너지가격의 인상은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므로 탄소세 

부담에 대응하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이중배당

가설에 따르면 탄소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개선이 첫 번

째 배당이며, 탄소세수를 기업 혹은 개인 소득세에 지원

하여 소득세율을 낮춰주면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두 

번째 배당이다.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 학술적인 중론은 찾기 쉽지 않다(Gerchert and 
Heimberger, 2022). 법인세율 인하를 지지하는 연구들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반적인 총수요 진작효

과가 발생하여 경제는 활성화된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반
면, 법인세율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 연구들은 기업의 투

자 결정에 법인세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으며,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세수가 감소하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이들 연구들은 사용한 표본 

자료, 분석 시계, 모형, 방법론 등이 각각 상이함에 따라 

일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Gerchert and 
Heimberger, 2022). 기업의 투자결정은 비가역적이므로 

보다 장기적인 시계를 고려하게 되며, 세율보다는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해소와 미래 경기전망 등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율 인하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Kim, 2017, 2022; Kim et al., 2017; Lee and 
Gordon, 2005; Macnamara et al., 2023; OECD, 2010).

3. 경제-에너지-환경-재정모형의 설계

3.1. 경제-에너지-환경-재정의 유기적 연결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 부과와 이에 따른 조세정책 조합

이 경제, 에너지, 환경,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
히, 장기분석을 수행함에 따라 2000년 ~ 2019년의 분기자료

를 활용하여 E3FM (Economy-Energy-Environment-Fiscal 
Model)를 설계한다. 추정한 모형이 현실의 자료를 잘 설

명할 수 있는지 예측력 평가를 수행 후, 예측력이 양호하

다면 가상의 탄소세 부과 및 조세 정책 조합 시나리오를 

4)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하는 가전기기를 쓰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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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에 부여하여 내생변수들의 변화를 분석한다. 
따라서, 연구의 첫 단계는 현실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시계량 연립

방정식 모형은 변수들의 움직임을 행태식으로 추정하여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하는 E3FM는 총수요 부문에 

집중하였다.5) 국민경제를 최종수요, 대외거래, 물가, 임금 

및 고용, 재정, 에너지 및 환경 등 총 6개 블록으로 구성

한다. 6개 블록은 총 33개 행태식과 35개 정의식으로 구

성되며, 각 행태식은 최소자승법(OLS)을 활용하여 추정

한다.6) 특히, 연구의 주안점이 장기분석에 있으므로 각 

변수 시계열의 장기 추세를 제거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활용한다.7) 

본 고에서 E3FM을 설계할 때 가장 주안을 둔 부분은 탄

소세 부과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각 블록 간의 유기적 연

결이다. 에너지는 기업의 생산요소이면서 가계의 소비재이

므로 탄소세 부과로 인한 에너지가격의 인상은 생산자물가

와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쳐 소비, 투자, 대외거래에 영향

을 준다. 경제 각 부문의 변화는 GDP 변화로 이어지며, 
GDP의 변화는 재정의 변화로 이어진다. 또한, 에너지라는 

재화 측면을 고려하면 에너지가격의 인상은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친다.
Fig. 1과 Table 1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 대한 설

명과 6개 블록의 주요 변수 간 흐름을 간략히 그린 구조

도이다. 주요 변수들의 그래프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5) 총수요 부문으로 구성된 모형으로는 NABO 모형 (Kim, 2012a), 한국은행 BOK20 (Park et al., 2020), Kim (2021) 등이 있다. 
6) 거시계량 연립방정식 모형에서는 개별 행태식을 통계학적으로 정교하게 추정하기보다는 모형 전체의 안정성을 더욱 중요시하여 개별 

행태식은 보통 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한다.
7) 단기 분석에는 오차수정모형이 적용되어야 한다.

Carbon Tax

GDP

Corporate 
Income Tax Rate

Energy 
Consumption

PPI

Energy Price

CPI

Fiscal Balance

GHGs

Fig. 1. Flow chart of the model

Table 1. Data source and description of key variables

Variable Source Frequency

Real Economy
Bank of Korea Quarterly

Price

Fiscal Revenue
OECD Statistics
Bank of Korea

Annual

Energy Korea Energy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Monthly

GHG emission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An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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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최종수요 블록

최종수요 블록은 소비지출과 투자지출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 중 민간 소비를 내생변수로, 정부 

소비는 외생변수로 구성하였다. 투자지출은 민간과 정부

를 나누지 않고 통합하여 내생변수로 추정하였다. 투자지

출은 세부적으로는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재고증감, 정부 투자지출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일부 선

행연구들에서는 투자를 전술한 각 요소로 나누어 각각을 

내생변수로 추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안은 

거시경제 각 세부 부문의 정교한 분석보다는 탄소세가 경

제 전반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므로 투자지출을 통합하

여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민간의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소득

이다. 가계는 명목소득에서 소비세를 제하고 난 후 노동

소득분배율만큼을 받는다. 이후 정부로부터 보조금인 가

계이전지출을 받고, 재산세,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을 지

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Park and Oh (2017)과 Park et al. 
(2020)를 참고하여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정의식으로 

구성하여 내생화하였다.
기업의 투자지출도 기업의 가처분소득에 큰 영향을 받

는다. 기업의 가처분소득도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형성 과

정과 동일하다. 다만, 기업은 명목소득에서 자본소득분배

율만큼을 받는다.8) 또한, 가계에서는 소득세를 제하나 기

업은 법인세를 제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은 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의 정의식으로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소득을 

구성한다.
투자지출은 기업 가처분소득 외에도 주택가격지수, 생

산자물가, 법인세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투
자지출에 건설투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건설

경기를 대변할 수 있는 주택가격을 추정식에 포함하였고, 
생산비용을 대변할 수 있는 생산자물가를 추정식에 포함

하였다. 
본 연구에서 탄소세와 타 조세정책 조합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인세율이

다. 높은 법인세율은 장기적으로 투자유인을 저해하므로 

전반적인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본고에서는 

법인세율을 지방세를 포함한 법정 명목 최고세율로 추정

식에 포함하였다.9) 

가계 가처분소득 ≡ (GNI–소비세–관세)×노동소득분배율+
(가계이전–개인소득세–재산세–사회보

장기여금) (1)

기업 가처분소득 ≡ (GNI–소비세–관세)×자본소득분배율+
(기업이전–법인세–재산세)  (2)

민간소비 = f(가계 가처분소득, 소비자물가)  (3)

총투자 = f(기업 가처분소득, 주택가격, 생산자물가, 법인

세율)   (4)

3.3. 대외거래 블록

대외거래는 국민계정상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으로 

구성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글로벌 경기와 수출물

가에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경기는 CPB World Trade 
Monitor의 세계 수입량 지수를 활용하였다. 수출물가는 

우리나라의 수출단가를 세계 수입단가의 비율로 구성하

여 상대가격으로 설정하였고, 추가로 원달러 환율도 포함

하였다.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은 우리나라의 구매력과 물가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구매력은 내수와 GNI를 활용

하였고, 물가는 생산자물가지수를 활용하였다. 

재화수출 = f(세계수입량, 수출단가/세계수입단가, 환율)
(5)

서비스수출 = f(세계수입량, 수출단가/세계수입단가, 
환율)  (6)

재화수입 = f(내수, 재화수출, 서비스수출, 환율, 생산자

물가)  (7)

서비스수입 = f(GNI, 환율)  (8)

8) 본 연구에서는 Park and Oh (2017)의 결과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로 0.66을, 자본소득분배율로 0.34를 활용하였다.
9) 법인세율은 법정세율이 아닌 실효세율로도 측정할 수 있다. 실효세율은 기업이 받는 면세, 감세 혜택 등이 모두 반영되어 실제로 부담

한 세금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실효세율은 다양한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기에 다소 일관성이 떨어진다. 흔히 실효세율은 세부담을 
소득으로 나눈다. 여기서 분자인 세부담을 실제 징수액과 신고액으로, 분모인 소득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한,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법인세부담의 60% 이상을 과세표준 기준 3,000억원 이상의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들은 법정 최고세
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법정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실효세율에 비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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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물가 블록

물가 블록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수출물가, 수입물

가, GDP디플레이터의 5개 변수로 구성된다. 생산자물가는 

탄소세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설계할 때 핵심 

변수이다. 에너지는 기업의 생산요소이므로 에너지가격의 

인상은 생산자물가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기업의 생산 비

용 인상은 곧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최종재화의 가격 인상

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소비자물가는 생산자물가의 영향

을 받는다. 이와 같이 탄소세 부과로 인한 에너지가격의 

인상은 생산자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자물가는 소비

자물가에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수출물가는 국내의 생산비용, 환율, 수입물가에 영향을 

받는다. 수입물가는 글로벌 경제의 외생적인 변수들에 주

로 영향을 받으므로, 비에너지원자재가격, 국제유가, 환율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GDP디플레이터는 소

비자물가와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생산자물가 = f(수입물가, 임금, 환율, 에너지가격) (9)

소비자물가 = f(생산자물가)  (10)

GDP디플레이터 =f(소비자물가, 환율)  (11)

수출물가 = f(생산자물가, 환율, 수입물가)  (12)

수입물가 = f(글로벌비에너지원자재가격, 글로벌유가, 
환율)  (13)

3.5. 노동 블록

노동 블록은 고용과 임금으로 구성된다. 고용은 취업자

수를 활용하였고, 임금은 전산업 5인 이상 사업체의 명목

임금을 활용하였다. 고용은 전반적인 경기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추정식에 실질GDP를 주요 설명변수로 포함하

였고, 임금은 추정식에 물가와 내수를 주요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고용 = f(실질GDP)  (14)

임금 = f(소비자물가, 내수)  (15)

3.6. 에너지-환경 블록

에너지 및 환경 블록은 크게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배

출로 구성한다. 본 연구는 탄소세의 정책조합을 분석함에 

따라 에너지-환경 블록을 더욱 세분화하여 구성하였다. 탄
소세는 상류 탄소세와 하류 탄소세로 나뉜다(Park and 
Kang, 2020). 상류 탄소세는 석탄, 원유, 천연가스와 같은 

1차 에너지원에 부과하는 탄소세로 에너지 투입에 대한 

조세이다. 반면, 하류 탄소세는 1차 에너지원을 가공 및 

전환하여 최종소비자가 쓸 수 있는 무연탄, 휘발유, 도시

가스, 전력 등의 최종 에너지에 부과하는 탄소세로 배출

량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하류 탄소세에 주안을 둠에 따라 에너지

는 크게 석탄, 석유, 가스, 전력으로 구성한다.10) 석탄은 

무연탄, 산업용 유연탄으로 구성하였다. 석유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으로 구성하였다. 가스는 

도시가스로 구성한다. 전력을 최종에너지로 편성함에 따

라 발전용 유연탄과 발전용LNG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에너지원의 소비는 습관지속가설(habit formation 

hypothesis)에 따라 전 분기의 소비량을 포함하고, 소득변

수와 가격변수의 함수로 추정한다. 이때, 가격변수는 실질

자기가격(own-price)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에너지원은 

타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cross-price)을 설명변수로 포

함하였다. 
환경은 탄소세의 교정세적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온실

가스배출로 구성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배출은 

크게 에너지원 배출과 산업 배출로 나뉘며, 이 중 대부분

이 에너지원의 소비를 통한 배출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탄소세의 분석에 집중하여 산업 배출은 고려하

지 않았다. 에너지원의 온실가스배출은 공식적으로 다음

의 수식을 통해 계산한다.

온실가스 배출 = 에너지원 소비량 × 순발열량 × 배출

계수 × 44/12  (16)

에너지소비 = f(실질GDP, 자기가격, 대체에너지가격)
 (17)

3.7. 재정 블록

재정 블록은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구성한다. 우리나라

10) 석유류에서 비에너지인 나프타 등은 외생변수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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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정수지는 기획재정부의 통합재정수지와 한국은행

의 국민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자료는 집

계 기준이 각각 상이함에 따라 일관된 체계를 갖출 필요

가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순계기준 자료이며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한다. 반면, 한국

은행 국민계정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

기금) 기준이며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한다. 과거에는 지방

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통합재정

수지를 활용한 분석을 수행하더라도 무리가 없었으나 지

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국민

계정 자료를 이용할 필요성 높아지고 있다(Park and Oh, 
2017; Park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정부의 재정수입을 분석 대

상으로 삼는다. 재정수입은 크게 세입, 사회보장기여금, 
기타세외수입으로 구성한다. 세입은 각 조세의 특성과 탄

소세 부과의 분석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주행분, 기타세로 구

성한다. 소비세는 부가가치세(VAT), 개별소비세, 주세, 교
육세 등으로 구성한다.

본 연구의 차별점 중 하나는 탄소세 분석을 위해 조세

수입에서 에너지 관련 세입을 따로 편성하였다는 것이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조세수입은 개별소

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주행분이다. 에너지 

원별로는 휘발유와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등유, 중
유, 부탄, 프로판, LNG, 발전용유연탄은 개별소비세가 부

과된다. 자동차세 주행분은 지방세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의 26%가 부가세(surtax) 형태로 부과된다. 

일반정부의 재정수입은 OECD Revenue Statistics와 한

국은행의 자료를 활용한다. 세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은 

OECD 자료를, 기타세외수입은 한국은행의 총수입자료에

서 세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차감한다. 일반정부의 자료

는 모두 연별로 구축되어 있는데, 이를 분기로 편성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수지의 월별 자료를 분기별 진도율로 변

환하여 연간자료에 적용한다. 
통합재정수지와 OECD 및 한국은행 자료는 다음과 같

이 결합하였다. 통합재정수지 자료 중 소비세는 재화 및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OECD 조세수입 중 소비

세에 해당하는 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주행

분은 모두 재화 및 용역 수입의 진도율을 적용하였다. 이
와 같은 방법으로 OECD 자료 중 소득세에 해당하는 법

인세, 개인소득세는 통합재정수지 중 소득세 및 이익세의 

진도율을 적용하였고, OECD의 재산세는 통합재정수지의 

재산세의 진도율을 적용하였다. Table 2는 이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최종수요 블록에서 소비와 투자의 행태식에 가계

와 기업의 가처분소득이 설명변수로 포함되었다.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소득에서는 정부의 이전지출인 가계이전과 

기업이전이 포함된다. 가계이전과 기업이전은 한국은행 

일반정부기준에서는 연간 자료만이 가용하므로, 이 역시 

통합재정수지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의 연간 자

료에서는 가계이전은 사회수혜금, 기타경상이전,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순취득으로 구성된다. 반면, 통합재정수지

에서 가계이전은 가계경상이전, 비영리기구경상이전, 토

지 및 무형자산매입으로 구성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의 

Classification Definition

Income Tax Income Tax (central & local) 

Corporate Tax Corporate Tax (central & local)

Consumption Tax
VAT + Excise tax + Rural development tax + Education tax + Alcohol tax 

+ Tobacco consumption tax (local)

Energy Tax Traffic, energy and environment tax + Automobile tax for road (local)

Property Tax
Securities transaction tax + Inheritance tax +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 Property tax (local) + 

Acquisition tax (local) + Registration tax (local) + Stamp tax

Custom Tax Custom tax

Other Tax collection from previous year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National pens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 insurance

Other Revenue Penalty + fine 

Table 2. Definition of fiscal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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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진도율을 한국은행 자료에 반영하여 분기별 자료

를 구성하였다.
한국은행 자료에서 기업이전은 자본이전, 보조금으로 

구성되고, 통합재정수지에서는 자본이전, 보조금, 기업특

별회계, 순융자로 구성됨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두 

자료를 결합하여 분기별 자료를 구성하였다. Table 3은 가

계이전과 기업이전의 구성을 담고 있다.

4. E3FM의 예측력 평가

본 절에서는 거시-재정모형의 활용을 위해 주요 내생변

수에 대한 예측력을 평가한다. 예측력의 평가란 실제 변

수의 값과 모형을 통해 생성한 예측치 간의 오차를 측정

함을 뜻한다. 오차가 작을수록 연구자가 구축한 모형이 

현실 자료를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한 정

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본 연구에

서는 오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균 제곱근 퍼센트 오차

(Root Mean Squared Percentage Error, 이하 RMSPE)를 

활용한다. RMSPE는 다음 수식과 같다.

RMSPE(%) = 






  





  


×   (18)

여기서 은 예측치, 는 실제치, 은 관측치의 수

본 연구는 탄소세의 장기적 영향을 평가함에 따라 10년

을 예측력 평가 기간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예측력 평가

와 시나리오 분석은 2010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의 10년간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 Table 4는 주요 변

수에 대한 RMSPE이다. 최종수요, 물가, 에너지 블록 대

Real Economy

Consumption Investment Export Import Real GDP Employment

1.1 5.5 5.5 5.0 3.2 0.8

Price

CPI PPI GDP Deflator Export Price Import Price Wage

1.6 1.0 1.5 2.2 2.3 2.3

Fiscal Revenue

Corporate Tax Income Tax VAT Property Tax Custom Tax

8.4 9.3 7.5 7.4 11.7

Energy Consumption

Gasoline Diesel Electricity Natural Gas Renewable

3.4 3.6 3.0 8.2 9.1

Table 4. RMSPE (%) of key variables

Classification by our 
paper

Classification by Bank of Korea Classification by Consolidated Primary Fiscal Balance 

Household Transfers

Social Benefits
Other Current Transfers Not Elsewhere Classified
Net acquisition of Nonproduced and nonfinancial 

assets

Household Current Transfers
Non-profit Institution Current Transfers
Purchase of land and intangible assets

Corporate Transfers
Capital Transfers

Subsidies

Capital Transfers
Subsidies

Special Accounts for Corporations
Net Loan

Table 3. Merge of government transfer payment based on BOK general government and consolidated primary

fiscal balanc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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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변수에서 5% 내외의 오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나 모형의 설명력은 양호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재정

블록의 예측력은 7 ~ 9% 내외를 보여 최종수요나 물가에 

비해 예측력이 다소 떨어졌다. 이는 본 연구에서 재정블

록을 설계할 때 연간자료를 분기자료로 편성하면서 발생

한 오차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5. 정책 시뮬레이션

본 장에서는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먼저 탄소세의 부

과가 경제, 에너지, 환경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한

다. 탄소세가 부과되면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오르기 때문

에 실물경제는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실물경제의 위축

을 보완하는 재정정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추가로 제시하고, 탄소세 부과와 법인세 인하가 동시에 

시행될 때의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탄소세와 법인세 인하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

함에 따라 10년간 탄소세와 법인세가 인하되는 시나리오

를 상정한다.

5.1.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

에너지가격은 세금이 부과되기 전인 세전가격에 세금

이 부과되어 세후가격이 된다. 우리나라는 휘발유와 경유

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이 외의 에너지인 유류, 가스, 유
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교통세와 개별소비

세는 종량세로 과세표준이 에너지의 소비량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탄소세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정책 

생태계에서 탄소세는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탄소세도 에

너지를 소비하면서 과세됨에 따라 탄소세의 부과는 세후 

에너지가격의 인상을 의미하여 그 기능은 에너지세제와 

같다. 그러나 탄소세는 과세표준이 에너지에 함유된 탄소

량이라는 점이 에너지세제와 다르다. 즉, 탄소 단위 당 세

금을 부과하더라도 유연탄과 같이 탄소가 많이 함유된 에

너지는 가격이 가파르게 인상되고, LNG와 같이 탄소가 

적게 함유된 에너지는 가격 인상률이 낮다. 신재생에너지

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탄소세는 이론적으로 외부효과인 사회적비용(social 

cost)을 반영하여 세율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원인으로 사회적비용을 추정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사회적비용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탄소배출로 

인한 외부효과로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생태계에 미치

는 영향을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과 생태계라는 범

위가 너무 넓고, 탄소배출이 이들에 미치는 영향은 방대

한 과학 및 의학 연구를 참고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제

약이 크다.
둘째,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합의가 도

출되더라도,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야 한다. 이에 대

한 자료도 미비할뿐더러, 경제적 가치의 추정치는 범위가 

너무 넓다.
셋째, 탄소세의 세율을 추정할 때는 미래 발생할 사회

적비용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전환하여야 한

다. 그러나 환경피해에 대한 할인율 개념이 모호할뿐더러, 
다양한 할인율을 적용할 때, 현재가치는 할인율의 값에 

큰 영향을 받는다.
위의 이유로 탄소세율을 직접 추정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인 탄소세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의 범위를 벗어

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Lee et al. (2019)에서 제시된 탄

소세율을 일부 조정하여 두 개의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두 시나리오의 결과를 일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시나리오에서 동일한 탄소배출의 감축이 이루어져야 하

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시나리오의 탄소배출 감축이 일

치하도록 탄소세율을 사후적으로 결정하였다.
[시나리오 1]에서는 석탄, 석유, 가스, 전력에 모두 탄소

세를 부과하여 에너지 전반에 영향을 미치되, 조세부담은 

다소 낮게 탄소 1톤당 12,000원을 부과한다. [시나리오 2]
는 주요 에너지원인 휘발유, 경유, 도시가스, 전기에만 탄

소세를 부과하되, 이들의 비중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탄소 

1톤당 20,000원을 과세하여 조세부담을 높인다. 요약하자

면, [시나리오 1]은 넓은 세원에 저율과세, [시나리오 2]는 

좁은 세원에 고율과세이다. 

시나리오 1: 넓은 에너지원(석유류, 석탄류, 도시가스, 
전기)에 저율과세

시나리오 2: 좁은 에너지원(휘발유, 경유, 도시가스, 전
기)에 고율과세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개별소비세법과 달리 전력요금에 

직접 탄소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발전원인 유연탄

과 LNG에는 과세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현
행 개별소비세 법에서는 비과세인 무연탄에도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전력은 전체 

에너지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나 발전원인 유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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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LNG에 과세하고, 전력에 직접 과세하고 있지 않다. 우
리나라는 소비자 전력요금이 최종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발전원에 부과하는 세율을 높이더라

도 전력요금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제적 기

준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기에 직접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Table 5와 Table 6은 각각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탄소세율 및 에너지 세후가격 인상률을 나타낸다.

5.2. 탄소세 부과 & 법인세율 인하 & 탄소배출 효율성 

개선 시나리오

탄소세 부과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 

[시나리오 3]과 [시나리오 4]에서는 탄소세 부과와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정책조합으로 제시한다. 탄소세 

부과로 인해 감소하는 10년 평균 GDP가 회복될 수 있는 

만큼 법인세율을 인하한다. 그러나 본 모형에서는 법인세

율 인하는 경제를 활성화하지만 이에 따라 에너지소비는 

증가하여 감소한 탄소배출량이 상쇄된다. 이는 환경의 개

선이라는 탄소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방법이

다. 실제로 탄소세를 부과한 후 법인세를 감면해 준 유럽

의 사례에서는 법인세율을 직접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아

니라 탄소저감 시설투자와 같은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를 인센티브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는 시나리오는 에너지 연소 

시의 탄소배출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다양한 에너지

원 중 점차 전기의 비중이 높아지는 전기화 현상이 강해

지고 있고, 신재생 전력에 대한 투자가 가장 활발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기의 탄소배출계수가 개선되어 총배출

량 감소가 시나리오 1 & 2와 동일해지는 상황을 가정하

였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시나리오 1 & 2]의 GDP 감소

를 상쇄시킬 수 있도록 [시나리오 3]과 [시나리오 4]에서

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각각 4.6%p, 5.0%p 인하되고, 전기

의 탄소배출계수는 4% 개선되어 기존 0.48에서 0.46으로 

하향한다.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 법인세 최고세율 4.6%p 인하 + 
전기배출계수 4% 개선

시나리오 4: 시나리오 2 + 법인세 최고세율 5.0%p 인하 + 
전기배출계수 4% 개선

5.3. 시나리오 분석 결과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일련의 충격반응을 계산하였다. 
본고에서 충격반응은 변수의 베이스라인 값 대비 변수의 

시나리오 값을 평균 변화율로 정의한다. 

충격반응(%) = 

 
×   (19)

여기서 는 시나리오 값, 는 베이스라인 값

5.3.1. 시나리오 1 & 2

Table 7은 [시나리오 1] ~ [시나리오 4]의 주요 변수들

의 충격반응 수치를 요약한 것이다. [시나리오 1]에서는 

석유류, 석탄류, 도시가스, 전기 등 10개의 에너지원에 탄

소세를 부과하였고, [시나리오 2]에서는 주요 에너지원인 

휘발유, 경유, 도시가스, 전기 등 4개의 에너지원에만 탄

Energy Gasoline Diesel BC Kerosene Butane

Carbon/Increase ￦26/1.8 ￦31/2.3 ￦37/4.9 ￦30/3.1 ￦36/2.6

Energy Propane Anthracite Coal Bituminous Coal Natural Gas Electricity

Carbon/Increase ￦36/1.9 ￦30/18.8 ￦26/21.5 ￦26/3.6 ￦6/5.2

1) ex-post price increase rate is based on average price in 2019

Table 6. Carbon rate and ex-post price increase rate in Scenario 2

Energy Gasoline Diesel Natural Gas Electricity

Carbon/Increase ￦44/3.0 ￦52/3.9 ￦43/6.0 ￦9/8.7

1) ex-post price increase rate is based on average price in 2019

Table 5. Carbon rate and ex-post price increase rate in Scenari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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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를 부과하였으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모두 1.3%
로 동일하였다. 특히, 탄소함유량이 많은 무연탄과 산업

용 유연탄의 세후가격 인상률은 약 20%로 매우 높았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4개 에너지원에 집중적으로 과

세한 [시나리오 2]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의 효율성이 

높았다. 이는 휘발유, 경유, 도시가스, 전기의 비중이 

2019년 기준 전체 에너지소비열량 중 약 절반인 45%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는 단독으로 비중이 19%
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시나리오 2]에서

는 전기의 세후가격 인상률이 9%에 달하였기에 그 효과

가 주효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감축은 상당한 효과로 볼 수 

있다. Fig. 2는 우리나라의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에너

지 부문의 배출량과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다. 90년대 후

반 외환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화율

은 거의 양의 값을 보여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톤 당 2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하여 배출량의 1.3%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것

은 고무적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GDP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탄소세의 부과로 에너지의 세후가격의 인상되면 물

가가 오르고, 경제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킨다. [시나리오 

1&2]에서는 생산자물가가 0.8 ~ 0.9% 인상되었고, 이는 

GDP가 1.5 ~ 1.7% 위축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절대값으로 연평균 약 25조원의 GDP 감소를 뜻하므

로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는 아니다.
3대 기간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는 경제활동 

둔화로 인해 각각 19.7조원, 21.5조원이 감소하였다. 이는 

각각 연평균 2.2조원, 2.4조원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9
년 국세 기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수는 227
조원에 달하므로 이는 3대 세목의 1% 정도의 감소이다. 
반면, 탄소세는 [시나리오 1]에서 52.5조원, [시나리오 2]
에서는 57.2조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연평균 5.8조원, 6.4조원으로 2019년 기준 휘발유와 경유

에서 걷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4.6조원임을 감안하

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시나리오 

2]에서는 휘발유, 경유, 전력, 도시가스에만 과세하였으나 

[시나리오 1]에 비해 소폭 더 많은 탄소세를 확보할 수 있

었다.

5.3.2. 시나리오 3 & 4

[시나리오 3]과 [시나리오 4]에서는 탄소세 부과로 인한 

경제활동 둔화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상쇄되었

다. 이는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이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

다. 각각 최고세율을 4.6%p, 5.0%p 인하한 결과 GDP는 

장기적으로 변화가 없었다. 
두 시나리오에서는 3대 세목의 변화 역시 장기적으로

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3.4조원, 
3.7조원이 증가하였는데 연평균 3,800억원, 4,100억원 수

준이므로, 227조원에 달하는 세수 중 0.2%에 해당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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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HG emission from energy secto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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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다.
탄소세 수입도 소폭 증가하였다. 법인세율 인하로 경제

가 회복되어 에너지소비 역시 회복됨에 따라 탄소세 수입

은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시나리오 3]에서는 연평균 탄소세 수입은 6조원, [시나리

오 4]에서는 6.6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시나리오 3]과 [시나리오 4]의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로 경제가 회복되었음에도 온실

가스 배출량은 [시나리오 1&2]와 동일하게 1.3%가 감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법인세의 감면과 함께 이를 탄소

저감기술에 투자한 효과를 전기의 탄소배출계수 4% 개선

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전기의 비중이 전체 에너지소

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기의 탄소효율

성이 소폭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상당한 배출 감축

을 달성할 수 있었다. 

6.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비교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1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였다.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다. 본고에

서 탄소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모형은 실증 

자료를 통한 추정이기에, 우리나라의 2030년 NDC 및 

2050년 탄소중립과 같은 먼 미래에 대한 분석은 어렵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본고의 결과와 정부가 공

표한 NDC 시나리오 및 관련 선행연구의 비교 검토를 통

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2030년 NDC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면 2018

년 대비 291백만톤이라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다고 밝히고 있다. 주로 에너지 및 산업의 수요관리, 공정

상의 혁신기술 도입, 신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등을 그 방

variables / scenario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Scenario 4

GHG emission change rate -1.3 -1.3 -1.3 -1.2

GDP change rate -1.5 -1.7 0 0

PPI change rate 0.8 0.9 1.0 1.1

Energy consumption change rate -1.0 -0.9 0.1 0.3

Three key tax revenue change rate -1.0 -1.1 0.2 0.2

Table 8. Change in tax revenue compared to baseline (billion won)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Scenario 4

Three key tax
(toal/annual average)

-19,741 / -2,193 -21,482 / -2,387 3,403 / 378 3,684 / 409

Carbon tax
(toal/annual average)

52,456 / 5,828 57,230 / 6,358 54,126 / 6,014 59,109 / 6,568

Gasoline + Diesel  7,213 12,442  8,096 13,442

Electricity 25,839 38,686 26,266 39,384

Kerosene    701 -    702 -

BC  1,876 -  1,876 -

Butane  1,374 -  1,379 -

Propane  1,154 -  1,199 -

Natural Gas  3,668  6,102  3,801  6,283

Anthracite Coal  2,343 -  2,352 -

Bituminous Coal  8,288 -  8,455 -

Table 7. Impulse response to ke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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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톤당 약 40달러의 탄

소세가 부과되고, 기술발전이 경제전반에서 이루어질 때 

GDP가 0.07% 감소하여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음을 예상

하고 있다(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21). 

미래 NDC 시나리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소수인 가운데 한국은행은 DSGE를 활용한 시뮬

레이션을 통해 이를 수행하였다(Park et al., 2021). 한국은

행은 2050년 지구 평균기온을 1.5℃ 상승으로 억제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평균기온을 2℃ 상승으로 억제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목표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탄

소세를 부과할 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탄소세 부과 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30년간 연

평균 0.32%p의 경제성장률 손실이 예상되었고, 2℃ 상승 

억제 시나리오는 0.08%p의 경제성장률 손실이 예상되었

다. 그러나 이들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톤당 90만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이는 본고의 톤당 2만원에 비해 40배에 달하

는 탄소세이므로 본고와 비슷한 탄소세율을 가정한다면 

GDP 손실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본고와 정부의 NDC, 한국은행의 연구를 비교할 때 다

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본고와 한국은행은 

탄소세를 주 정책수단으로 고려하였고, 다른 정책이 없이 

탄소세가 부과된다면 GDP 손실은 불가피함을 확인하였

다. 둘째, 본고와 한국은행 탄소세로 걷은 세수를 기술발

전에 재투자한다면 GDP 손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은 매년 정부투자를 점진적으

로 늘려 2050년경에는 GDP 대비 1 ~ 5% 수준은 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2020년 기준 약 80 ~ 300
조원 규모의 투자로 상당한 수준이다. 셋째, 2030년 NDC 
목표 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등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방위적 기술진보를 통해 

경제 시스템을 전환해야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본고의 결

과와 같이 톤당 2만원 정도의 탄소세를 부과해서 1.3%의 

배출저감을 달성할 수 있는데 NDC 목표인 40%의 배출저

감은 탄소세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정부의 NDC 시나리오

에서는 기술진보와 에너지 전환을 가정하면서 탄소세까

지 부과했기에 40%의 저감 목표를 달성하면서 GDP 손실

은 거의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7. 결론 및 정책 시사점

본고에서는 33개 행태식과 35개 정의식으로 구성된 장

기 거시-에너지-환경-재정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을 통해 

생성한 예측치들은 실제치를 잘 설명하였다. 따라서 모형

을 활용하여 탄소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경제, 에너지, 환경, 재정의 반응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탄소세는 에너지가격을 인상하여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이 높아졌고, 경제활동은 둔화되었다. 인상된 에너지

가격과 감소한 소득으로 인해 에너지소비는 감소하였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탄소세 부과는 경제활동 위축을 야기하므로 이

를 상쇄하는 방안으로 법인세 감면의 조세정책 조합을 고

려하였다. 에너지기술 투자 및 에너지효율개선 투자 시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효과를 반영하여 법인세 감면과 

함께 전기의 탄소배출계수가 개선되는 시나리오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온실가스 배출은 탄소세 부과할 때와 동

일한 수준의 감축이 이루어지면서 GDP 감소는 상쇄되어 

후생손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세 부과로 인하여 감소하는 GDP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우리나라의 NDC 목표를 고려하면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온실가스를 1.3% 
감축하는데 GDP가 1.5 ~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이 결과는 본고가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것이므로 미래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2030년 NDC가 2018년 배출량 대

비 40% 감축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본고의 결과를 검토하

면, 단순히 탄소세만으로는 미래 막대한 GDP 손실이 우

려될 수 있다. 즉, 앞서 살펴본 정부의 NDC 시나리오와 

같이 산업의 수요관리, 에너지 전환, 기술진보 등의 종합

적인 대응과 함께 탄소세가 부과되어야 GDP 손실을 막으

면서 막대한 배출량 감축이 가능하다.
둘째, 조세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좁은 에너지원에 고

율 과세하는 방식이 낫다. 조세정책은 통화정책과 달리 

법으로서 집행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조세정책에서는 넓은 세원에 저율로 과세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소득세가 

중심인 조세구조에서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소비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원을 찾아 저율로 

11)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본 한국은행(Park et al., 2021)과 Noh (2012) 등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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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는 것이 조세저항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탄소세는 과세의 목적이 환경개선에 있다. 특

히, 우리나라는 전기의 비중이 높고, 전기에 직접 과세하

는 것이 아닌 발전원에 과세를 하고 있으나 발전원에 과

세하는 것이 소매가격 인상에 100% 전가되지 않는다. 따
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전기 직접과세로 전환하면서 소비

량 비중이 큰 휘발유, 경유, 전기, 도시가스에 집중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셋째, 법인세 감면으로 경제활동 둔화를 상쇄할 수 있

다. 법인세 감면의 경기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실증분석 

결과가 엇갈리나 본고에서는 법인세 감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특성상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

하는 것으로 법인세 감면 효과를 반영하였으나 세율을 인

하하지 않더라도 실질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활

용한다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조

세특례에서 제외되었으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제도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 

효과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2천억원이 넘는다. 
넷째, 탄소세 수입을 전기효율 개선에 집중적으로 활용

하여야 한다. 전기는 안전하고, 접근이 쉬우며, 다양한 내

구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에너지는 점차 

전기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내연기관차의 폐지와 전

기차로의 전환이 명백한 추세에서, 전기소비량은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12) 그러나 전기차는 배터리로 

움직이기에 자체로서는 탄소배출이 없으나 배터리를 충

전하는데 필요한 전기가 화력발전으로 공급된다면 전기

차는 환경적 측면에서 내연기관차와 동일하다. 결국 재생

에너지 발전이 증가하고, 전기전환기술이 발전하는 등 전

기효율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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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1. Time series graphs of the key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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